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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

수출 현지화지원사업은 20개국 현지 자문기관을 통해 해외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현지 법률 및 통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발 / 간 / 사

파파라치로 인해 20년 전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1년 

여 전 불거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은 통관거부 강화와 식파라치로  한국 농식품 수출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186%로 대폭 늘어나 166건에 달했습니다. 8월까지 대중국 농식품 

수출은 8.6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1% 감소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사히 통관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2015년 10월 

1일 중국의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대해서 10배 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을 전문 타깃으로 하는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2년간 

소송제기와 취하 반복 등 소송준비에 시달려야 하고,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 중인 제품의 철수 

및 반품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판례를 분석하여 자료집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사례집이 한국 농식품 수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보탬이 되기를 바랍

니다. 아울러 저희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한 라벨링 제작·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17년   9월

사 장   여 인 홍 



         

Ⅰ식파라치 개요

Ⅱ식파라치 사례

01 중문라벨이 없는 간장

02 중문라벨이 없는 라면 

03 식용금지 경고문구 미기재 떡볶이

04 인삼차 중문라벨에 식용 부적합군 미표기 

05 인삼주 중문라벨에 1일 섭취제한량 미표기

06 경화유를 사용한 식품은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해야

07 과실수확년도 미기재 올리브유

08 알로에는 베라알로에겔만 일반식품으로 사용 가능 

09 성분, 생산허가증 미기재 쌀 

10 살구씨 표기오류 아몬드캔디 

11 강황을 강황소로 오기한 쿠키 

12 영양성분표의 수치 산출 부정확 고형차  

13 표기사항 혼동 막대사탕 

14 근거 없는 유기농마크 야자유 

15 6.5% 알코올 도수 포도주

16 중국 온라인상 판매되는 육포, 소고기다시다 

17 러시아산 소고기는 중국에서 수입 금지 

18 익모초 첨가 음료  

19 비타민C 첨가 과자류 

20 비타민E 첨가 과자류 

21 황기 추출물 함유 음료 

22 닭벼슬 추출물 사용 식품  

23 한국에서 개발한 기능성원료 첨가음료 

24 아마씨 첨가 시리얼 

25 코엔자임Q10 영양제 

26 아마씨가루 포함된 빵가루 판매 불가 

27 성분표시 잘못한 건조 해삼 

28 칼슘을 첨가한 조미김 

29 라벨내용과 실제 영양성분 함량 불일치 호두과자 

30 중문표기 잘못된 외국 초콜릿

31 무늬만 수타면  

32 품질등급 미기재 건포도 

33 포장된 녹차 원물 

34 불량식품 바꿔치기 식파라치 

부록

대중국 식품 통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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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파라치 소송 판례집 분석

1.  중국 식품안전법 <2015년 10월 1일 신식품안전법 시행>     

●● 시행 배경 

       ▣   중국에서는 과거 멜라민 분유 파동, 하수구 재활용 기름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식품들이 생산, 유통되어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의 질병 발생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

       ▣   식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에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가짜 

식품이나 비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으며, 생산자와 판매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식품약품관리감독국, 공상국 등 

유관 부문의 인력, 행정 자원의 부족, 혹은 관리 감독의 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목됨

       ▣   불법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단 행정부문의 관리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위법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경영자에 ‘징벌성 배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실체화하여 식품안전 체계를 

바로잡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시행 시기 및 배상 조항 <라벨 하자가 소비자를 오도한다면 10배 배상>

       ▣   중국의 초기 식품 안전법은 2009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배상 조항에서는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모두 민사상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손실의 10배 배상 책임)

       ▣   2015년 10월 1일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배상 예외 규정이 추가됨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라벨 하자는 배상 규정 적용 예외)  해당 규정은 곧,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 하자’는 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신식품안전법 시행 후 전문 식파라치들의 소송 중 

‘라벨하자’에 관한 소송이 다수를 차지함

2.  직업 파파라치의 등장 배경 및 활동 범위 

●● 직업 파파라치의 등장 배경 및 활동 범위 

       ▣   (배경) 소비자권익보호법은 3배, 식품안전법은 10배 배상 규정

           -   식품안전법의 시행의 의미와 중국 당국의 고심을 알고 있는 직업 파파라치들이 

기존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이 3배의 배상규정을 둔 데 비해 식품 안전법은 

10배의 배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면서 식품을 전문 타깃으로 하는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됨

       ▣   활동 범위 분석 <행정기관에 투서를 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고소>

           -   기존에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먼저 고발하여 처벌 통지서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생산자 혹은 판매자를 협박하여 10배 배상금 범위 안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단 처벌 통지서가 내려오고 그 금액이 많을 경우 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생기면서 해당 절차 없이 바로 법원에 

고소를 진행

           -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통상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대형마트는 경제적인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수입식품과 대형마트에 대해 

통상 배타적으로 판결하는 중국 재판부의 특성상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이 식파라치들의 주요 타깃이 됨

ㅣⅠ식파라치 개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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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및 소송유형 <구매는 한 번에, 소송은 소액부터 시작>

           -   식파라치는 통상 1인이 아닌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며, 시장 조사팀, 구매팀, 소송 

전담팀 등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함 

           -   특히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전국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소송은 여러 명이 나누어 진행하기도 함

           -   판매자가 소장을 받으면 법원에 출두하여 ‘사전합의 절차’ 를 거쳐 10배 범위 

내에서 합의를 받아내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적임 

           -   또한 싹쓸이 한 제품을 한 번에 고발하지 않고, 우선 소액부터 소송을 시작하여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경우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후 협박하는 

케이스가 많음

       ▣ 법원의 입장 <전문 식파라치라도 식/약품 관련 소송은 지지>

           -   통상 판매자는 이러한 식파라치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배상금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구매한 것’이며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므로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이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역 법원별로 판례가 다양하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2014년《최고인민법원의 식품약품분쟁사례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에서  

만약 식품안전을 위배했다면 직업 식파라치라고 하더라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음

           -   2017년 5월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회신(제12차 전국인민대회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가짜임을 알고 구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식품과 약품을 

제외한 영역, 즉 ‘공산품’영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직업 파파라치의 악의적인 

구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함. 이는 곧 ‘식품과 약품’은 악의적인 

구매라고 할지라도 식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면 그 배상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며, 

단속 기관의 한계를 ‘징벌성 배상’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식파라치가 중국 법원에 식품안전법 관련 건으로 다수의 소송 기록이 있다면 

아주 경미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는 추세임

3.  판례 분류 및 분석

●● 직업 파파라치의 등장 배경 및 활동 범위 

       -   판례를 분석해보면 수입식품 소송 사례는 크게 ‘라벨 표기 부적합’ 혹은 ‘원료 

사용 부적합’으로 나뉨

       -     중문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행위, 라벨에 필수 표기 항목을 누락한 행위 등 

‘라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식파라치들이 대형마트에서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중문라벨에 ‘원료’ 기재 부분의 원료와 첨가제, 영양강화제 첨가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중국에서 허가한 원료가 아니거나 첨가제와 영양강화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중국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음

4.  대응 방안 <수출 전 라벨, 원료 심의를 받아야 함>

●● 식파라치로 인한 피해

       -   일단 식파라치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판결의 결과와는 관계 없이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통상 2년 동안 소송 제기와 취하를 반복)과 

비용(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에 진행) 등 물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한창 유통중인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철수 및 반품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소송을 당한 마트가 배상금 지불 판결이 나오면 제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하거나 배상을 해 주는 등 

타격이 매우 큼

ㅣ식파라치 개요ㅣ 중국 식파라치 소송 판례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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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안

       -   제품 수출 전, 혹은 바이어 개척 전 제품이 중국의 규정에 맞는지 aT현지화 

사업의 도움을 받아 심의를 받아 보고, 만약 원료 등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면 

수출에서 제외하거나 원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을 준비

       -   중문라벨은 중국의 예포장식품 라벨 통칙 규정이나 유관 법규를 기준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식품안전법에 부합하는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하여 

원활한 통관 및 유통 시 식파라치 소송의 리스크 최소화

       -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식파라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함

       -   식파라치의 협박이나 위협, 혹은 제시한 증거가 조작된 것 등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고 소송 대응 방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ㅣ식파라치 개요ㅣ 중국 식파라치 소송 판례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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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식파라치 사례



01

“ 중문라벨이 없는 간장 ”
   수입식품에는 중문라벨을 필수로 부착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미부착

품목   간장(한국산)

피해사례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간장 1병(16.8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2017년 5월 원고 승소판결)

•   제기사유 :    수입식품에 중문라벨 미부착, 식품안전법에 위배된 식품 판매

판결결과

•   원고는 마트에 구매한 간장 1병을 10일 내 반품한다

•   유통업체는 구매대금을 원고에 환불한다

•   유통업체는 원고에게 배상금 1,000위안을 10일 내 지불한다

•   유통업체(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법은 ‘수입 예포장식품과 식품 첨가제에는 반드시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법원에 북경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해당 통지서에 라벨이 없이 판매된 제품 수량, 

가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함

     *   마트는 수입통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검역 합격증을 제출 

하였으나, 법원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함

•   마트가 판매 전 라벨 부착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 한 것으로 간주, 10배 배상판결

 • 1312 • 

수입예포장식품 등 중문라벨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 규정

수입예포장식품,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함. 설명서 동봉이 

규정된 제품은 중문 설명서가 동봉되어야 함.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중국의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중국 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예포장식품에 

중문라벨, 설명서가 없거나 중문라벨, 설명서가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음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소비자권리) 소비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하여 

경영자와 생산자에게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배상규정)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경영한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외 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10배의 금액 혹은 손실의 3배 금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배상금이 1천위안 이하일 경우 1천위안을 배상금으로 한다.

•  (예외규정) 그러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 라벨 혹은 설명서 상의 하자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 수출 전 중문라벨의 내용을 확정하여 한국에서 부착 후 검수 과정을 

거쳐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득이한 상황으로 중국에서 부착해야 할 경우 부착할 중문 라벨의 내용을 

수입자와 사전에 공유해야 함

•   수입식품의 수입통관 검역 시, 중문라벨 부착 유무는 검역의 필수항목 

으로, 중문라벨이 규정에 따라 부착되어 있어야 정상 수입통관이 가능 

하며 검역 합격증이 발급됨 

•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해 일부 화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통관할 경우 

검역 시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검역 합격증이 발급되었다고 해도, 소송을 

당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 97조에 의거 중문라벨이 없는 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비 정상 경로로 통관된 화물로 추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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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결과

피해사례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수입예포장식품 등 중문라벨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 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인터넷쇼핑몰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법규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4조 규정

•   (소비자권리)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는 실 판매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배상조항)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시에도 라벨규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식품안전법에 

부합한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함

•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 경쟁 등의 이유로 수입식품이 중문라벨이 부착 

되지 않은 상태(비정상경로 유통 제품)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경우가 빈번함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판매자가 물건을 수취한 주소 소재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므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식파라치 집단이 동시에 

악의적으로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통상 판매자에 

제품을 공급한 공급자가 사후 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공급자일 경우 

중국식품안전법에 부합하는 중문라벨 부착 후 공급해야 함

사건개요

•   원고가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산 라면 5개들이 1봉지 (32위안) 

구매 후 타오바오(피고1)와 판매자(피고2)를 상대로 소송 제기 (광저우 

2016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

•   제기사유 :    판매자의 수입식품에 중문라벨 미부착, 식품 안전법에 위배된 

식품 판매 및 타오바오의 감독 의무 소홀

판결결과

•   원고는 구매한 라면 5개 들이 1봉지를 10일 내 반품한다

•   판매자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 1,000위안을 지불한다

•   판매자(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법은 ‘수입 예포장식품과 식품 첨가제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함’ 을 규정하고 있음

     *   타오바오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구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 참석 

통지서를 받은 후 바로 해당 제품을 내리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변론

•   판매자가 라벨 부착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 한 것으로 간주, 판매자에 10배 배상판결

•   중문라벨 미부착 제품 판매에 대해 타오바오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피고에 제공했으므로 타오바오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미부착

품목   라면(한국산)

“ 중문라벨이 없는 라면 ”
   인터넷 쇼핑몰 판매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 법규 적용

02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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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외국어 표기 관련 규정

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GB7718

(3.8.2 외국어 표기) 외국어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중국어와 대응 관계에 있어야 

하며, 모든 외국어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기가 작아야 한다

▶  실리카겔 포장지 상에 쓰여진 DO NOT EAT 문구는 원고가 영어를 몰라서 

식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규정에 중국어 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문라벨에 별도로 표기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실리카켈 등 식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함께 동봉되어 있는 경우, 중문라벨에 

‘중국어로’ 주의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함

（조미김의 실리카켈, 김치의 팽창방지제 등 유의）

•   비록 해당 안건은 원고가 패소했으나, 소송에 참여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식파라치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기재 예시 

    注意事项：开封时请注意内含独立包装防潮剂，不可食用
     주의 사항 : 개봉 시 함께 동봉된 방습제는 식용하지 마시오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가 무석(无錫) 지역 쇼핑몰에서 한국산 떡볶이 식품 구매(11봉지, 

396위안)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제품 안에 동봉된 건조제(실리카켈)에 관한 식용 금지 등 경고 

문구 미기재,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원고의 모든 소송 요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하면 인신, 재산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 

(설명)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제품에 동봉된 건조제의 봉투는 중국산으로 ‘산소흡수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영어로 DO NOT EAT이 기재되어 있음

•   제품에 비록 중문으로 ‘식용하지 마시오’ 라는 경고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어로 내용물이 떡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영어 DO NOT EAT는 중문이 아니므로 경고 문구로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경고 문구 미기재만으로 식품 본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점, 원고가 실리카겔을 먹고 인신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들어 소송 요구 기각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표기사항 누락

품목   떡볶이(한국산)

“ 식용금지 경고문구 미기재 떡볶이 ” 
      실리카켈, 제습제 등 동봉 시 중문라벨에 식용 금지 관련 주의 문구 기재해야

03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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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인삼(인공재배)의 신자원식품에 대한 공고 

중국 위생부 2012년 제 17호 공고 

•  중문명칭 : 인삼(인공재배)

•  라틴학명 : Panax Ginseng C.A.Meyer

•  기본 정보 : 5년근 및 5년근 이하 인공재배한 인삼의 뿌리와 줄기

•  식용제한량 : 3그램이하/1일

•  기타 표기 사항 :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는 식용에 부적합 

라벨과 설명서에 식용 부적합군과 식용 제한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신식품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반드시 신식품원료 규정에 별도 규정 

하고 있는 필수 라벨 표기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   만약 직업 파파라치가 본인의 아내인 임산부 혹은 수유부나 자녀인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인삼차를 복용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중문라벨에 식용 부적합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중문라벨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인해 실제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강제 

표기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 

•   인삼관련 필수 표기사항이 기재된 모범 라벨은 인삼주 판례 사례 분석의 

라벨 예시 참조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가 단동시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인삼차 10상자(총 550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중문라벨에 신식품원료로 규정된 인삼을 원료로 사용했으나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식용 제한 강제 

기재 항목 누락,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판매자는 원고에게 구매금액 550위안과 배상금 5,50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원고는 인삼차 10상자를 마트에 반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신식품원료(구 신자원식품)규정에 따라 5년근이하 인공재배된 인삼은 

중문라벨의 성분표에 ‘인삼(인공재배)’, ‘14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및 

수유부 식용 불가’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원고는 단동시 식약국의 의견서와 처벌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함

     *   피고는 수입통관 합격 증명서, 검역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제품의 품질은 

문제가 없으므로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대형마트로서 식품을 판매하기 전 식품안전법의 유관 규정을 

확인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 한 

것으로 간주, 10배 배상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필수 표기 누락

품목   인삼차(한국산)

“ 인삼차 중문라벨에 식용 부적합군*  미표기 ”
   신식품원료 별도 라벨 규정 준수해야

04

*   식용 부적합군 :   식품제조 시 포함된 성분 등과 관련하여 부작용, 유해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를 섭취하면 
안 되는 대상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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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인삼(인공재배)의 신자원식품에 대한 공고 

중국 위생부 2012년 제 17호 공고 

•  19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 4.1.5.6 예포장식품라벨통칙

•  (고형물표기) 용기 중 고체/액체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 고형물이 주 원료로 사용 

되었을 경우에는 순중량표기 외, 고형물의 함량을 질량 혹은 질량분수의 형태로 

표기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신식품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반드시 신식품원료 규정에 별도 규정 

하고 있는 필수 라벨 표기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   인삼주 라벨표기 모범사례(안)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청두 대형마트에서 한국수입 인삼주 35병 

(총 16,030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2015년 11월 원고 승소판결)

•   제기사유 :    중문라벨에 신식품원료로 규정된 인삼의 식용 제한량, 고형물 

함량 등 미기재, 식품안전법 위반

판결결과

•   판매자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 160,300위안(구매대금 10배)을 

지불한다

•   판매자(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신식품원료(구 신자원식품)규정에 따라 5년근이하 인공재배된 인삼은 

중문라벨의 성분표에 ‘인삼(인공재배)’, ‘14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및 

수유부 식용 불가’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중국식품안전법 유관 규정 중 고체와 액체가 혼합되어 있는 식품 중 

고형물이 식품의 주 원료일 경우 그 함량을 표기해야 함

     *   원고는 청두 식약국의 의견서와 처벌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함

     *   피고(대형마트)는 수입통관 합격 증명서, 검역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비록 

라벨에는 문제가 있으나 식품 안전의 본질적 문제와 무관함을 주장

•   법원은 대형마트로서 식품을 판매하기 전 식품안전법의 유관 규정을 

확인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 한 

것으로 간주, 10배 배상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필수 표기 누락

품목   인삼주(한국산)

“ 인삼주 중문라벨에 1일 섭취제한량 미표기 ”
   신식품원료 별도 라벨 규정 준수해야

05

제품명

함량표기

원산지표기

생산일자표기

보존방법

생산자

주소

수입상

주소

연락처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

도수표기

성분표기

고형물함량 표기

식용부적합군 표기
1일 제한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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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단백질

지방

트렌스지방산표기

탄수화물

나트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피해사례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판례
분석결과

트랜스지방(산)미표기 식품안전법 위반 적용 규정

예포장식품 영양성분라벨통칙 규정 GB28050

•     (강제표시항목)  
    -   열량, 핵심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영양소참고수치(NRV)의 %비율 
    -   생산 과정 중 경화유(부분 경화유 포함)가 사용된 경우 혹은 성분에 경화유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기해야 함

•       (영양성분표 생략 가능 품목)  

    -   신선식품(육류, 생선, 채소, 과일, 달걀 등)
    -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주류
    -   포장지의 면적이 100cm2 이하 혹은 최대 표시면의 면적이 20cm2 이하인 식품
    -   즉석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
    -   포장된 음용수
    -   매일 식용량이 10g 혹은 10ml 이하인 예포장 식품
    -   기타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영양성분표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포장 

식품. 단, 상기 품목들의 포장지 상에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기재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해당건은 신식품안전법 시행 전(2015년 10월 전)으로 배상금이 1,000위안 미만일 경우 

1,000위안을 배상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영양성분표를 생략해도 되는 규정된 식품유형 외, 일반 예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를 기재해야 하며, 기재 시 반드시 유관 

규정을 참고해야 함

•     영양성분표 참고

사건개요

•   원고가 광저우 마트 수입식품 코너에서 한국산 밀크캔디 4봉지 (43.6위안) 

구입 후 소송 제기(2014년 6월 원고 승소)

•   제기사유 :    성분배합비에 ‘기름(부분경화유)’이 사용되었으나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 수치를 미표기한 것으로, 식품안전법 위반

판결결과

•   판매자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 479.6위안(구매대금 10배)을 지불한다

•   판매자(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법 예포장식품영양성분라벨통칙에 따르면 성분 중 경화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트렌스지방의 함량을 표기 해야 함

     *   피고는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 전체를 누락함

     *   이는 성분표에 경화유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트렌스지방의 함량을 소비자 

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영양성분표는 중문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영양성분표가 누락된 

중문라벨은 규정 위반으로 판매자가 판매 전 라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법에 위배된 것으로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필수 표기 누락

품목   캔디(한국산)

“ 경화유를 사용한 식품은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해야 ”
    중문라벨의 영양성분표에 필수 표기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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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제품명

성분

올리브과실수확년도

트렌스지방산표기

원산국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판매자 정보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북경 슈퍼마켓에서 중문라벨이 부착된 올리브유 

20병(1,130위안)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올리브 과실수확년도 미기재 등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공개적으로 판매,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유통업체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   유통업체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 지불한다

•   유통업체(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은 강제규정으로 언제나 부합해야 하며, 해당 품목 

라벨규정에서 과실의 수확년도는 필수기재사항으로 분류 

     *   검역통관 과정 중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대부분 이를 인정치 않음

     *   라벨하자라 함은 경미한 인쇄상의 오류로 한정되며, 필수표기사항 누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식품을 경영하는 자(원고)가 ‘명백히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필수표기사항 누락

품목   올리브유(스페인산)

“ 과실수확년도 미기재 올리브유 ”
    품목별 중문라벨 필수표기사항 사전확인 필요해

07

올리브유, 올리브포마스유 8조 라벨표기규정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23347-2009 올리브유 
국가표준 8.라벨규정

8.1. 라벨은 반드시 GB7718 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8.2. 제품명칭 : 4장에서 규정한 제품분류에 따라 표기해야 함
8.3. 생산일자 표기 방식
        a)     엑스트라 버진올리브유, 미디움그레이드버진올리브유, 람판테버진올리브 

유는 반드시 올리브 과실의 수확년도를 기재해야 함
        b)     미디움그레이드버진올리브유, 람판테버진올리브유 등은 반드시 포장 

일자를 기재해야 함
        c)     유통기한은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 후 소포장의 형식으로 

재포장되는 경우 재포장된 일자를 별도로 기재해야 함
8.4. 원산국을 표시해야 함
8.5.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시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중문라벨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시 라벨하자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대응방향을 결정함이 바람직함

•   올리브유 라벨표기 모범사례(안)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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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알로에겔표기

식용부적합군 표기
알로에 1일 식용제한량 표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중국 위생부의 알로에 신자원식품에 대한 공고  

위생부 2008년 제12호 공고(신자원식품_베라알로에겔)

(1) 학명 : Aloe Vera Gel

(2) 식용부위 : 베라알로에 잎의 겔(과육부분)

(3) 제조공정 :   베라알로에잎을 원료로 하여, 세척, 껍질 제거,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침

(4) 사용범위 : 식품류에 원재료로 사용 가능함

(5) 제한량 : <=30그램/일

(6) 부적합군 : 영유아/임산부

<참고2> 위생부 2009년 제1호 공고(베라알로에겔 표시규정)

(1)   ‘  본제품에는 알로에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임산부와 영유아는 식용에 유의하세요’ 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성분표에는 반드시 ‘베라알로에겔’로 표기

(2) 주표시면과 제품명에는‘알로에’로 표기 가능함

(3) 1일 섭취량에 대한 기준을 기재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참고3>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제품의 원료 중 신자원식품(신식품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중문라벨을 작성 및 부착해야 함

•     알로에음료 라벨표기 모범사례(안)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음료 23박스(1,069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2016년 11월 원고 승소판결)

•   제기사유 :    외포장지에 표기된 성분에 알로에 과육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신식품원료 규정에 따르면 베라알로에겔에 한해 일반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성분표에 신식품원료 강제 표기사항 누락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 3,208.5위안(구매대금의 3배)을 지불한다

•   유통업체(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위생부에서는 알로에 중 ‘베라알로에겔’만을 일반식품(신식품 원료) 으로 

공포하였으며, 1일 제한량과 영유아와 임산부의 식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알로에의 표기 규정은 주표시면이나 제품명에는 ‘알로에’라고 표기가 

가능하지만, 성분에는 반드시 ‘베라알로에겔’로 표기해야 하며, 임산부와 

영유아는 식용에 유의하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원고는 알로에와 베라알로에겔의 구분에 대한 일반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중문라벨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표기사항 누락 행위는 곧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피고는 자신은 판매만 했을 뿐 생산 자체는 관여하지 않았고, 또 판매 시 라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판매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변론

•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법원은 생산자가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자인 피고가 우선 원고에 배상 후 피고로 하여금 생산자에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언급함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강제표기사항 누락

품목   음료(중국산)

“ 알로에는 베라알로에겔만 일반식품으로 사용 가능 ”
   중문라벨에 사용 부위와 식용부적합군을 기재해야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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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피해사례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직업 식파라치)가 피고(슈퍼마켓) 사업장에서 쌀(8,070위안)을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성분, 생산허가증 미기재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을 

판매

판결결과

•   피고는 구매대금 환불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은 강행규정이고, 라벨규정에서 첨가 성분과 생산 

허가증 번호 등은 필수기재사항 임  

•   식품을 판매하는 자(피고)가 ‘명백히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강제표기사항 누락

품목   쌀

“ 성분, 생산허가증 미기재 쌀 ”
   라벨 강제표기사항 반드시 검수해야

09

포장식품 라벨통칙 제4조 표기내용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포장식품 라벨통칙 4.표기내용

•4.1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표기내용 

   4.1.1 일반요구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표기는 식품명, 첨가 성분표, 함량과 

규격, 제조상 또는 유통상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보관조건, 식품제조허가증 번호, 제품표준번호 및 기타 표기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2항 10배 배상규정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라벨의 디자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라벨의 강제 표기사항은 반드시 검수과정을 거쳐야 함

•   라벨의 표기사항 중 함량(글자크기에 대한 요구) 등 특별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및 실무자급들이 2,3번에 걸쳐 체크리스틀 작성하여 검토를 하여야 함

•   라벨상의 표기가 잘못되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모범사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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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결과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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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식약국 벌금 부과 근거

중국식품안전법 제 86조 식약국 벌금 부과 근거

•  이하 상황에 속하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생산에 사용된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으로 경영된 식품의 가치가 1만위안 이하일 경우 3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1만위안 이상일 경우 화물 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과 영업을 정지하고 영업허가를 말소한다 

   (1) 포장지, 용기, 운송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경영한 경우

   (2)   라벨이 없는 예포장식품과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하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한 경우

   (4) 식품생산, 경영자가 식품에 약품을 첨가한 경우

수입예포장식품 등 중문라벨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 규정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식품 원료 명칭(특히 동식물)은 반드시 영문 학명을 

확인하여 전문 기관의 심의를 거쳐 정확한 중문명칭을 기재해야 함

예시 )

•   고구마는 통상 중국에서 ‘地瓜’，‘红薯’로 불리나, 정확한 명칭은 番薯로 

기재해야 함

•   미역은 통상 중국어로 ‘海带’, 다시마는 ‘裙带’로 불리나 영문 학명을 대조했을 

때 미역이 裙带，다시마가 海带임

사건개요

•   원고가 청두시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산 아몬드캔디(2,193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2016년 원고 일부 승소)

•   제기사유 :   성분배합비에 기재된 ‘살구씨(杏仁)’ 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 

제품에 사용된 것은 ‘아몬드（扁桃仁）’ 로 소비자 기만, 식품안전법 

위반, 3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금액 2,193위안과, 배상금 2,193위안（1배）을 지불

•   기타 소송 요구는 기각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식품안전법에서 예포장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에는 반드시 

성분표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아몬드는 杏仁으로 불리기도 하며, 그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긴 

하나 학명으로 대조했을 때 扁桃仁이 정확한 명칭임 (실제 모양으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움) 

      *   원고가 이미 식약국에 투서 후 식약국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불법소득 1,1837.1위안 

을 몰수하고, 80,353.2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진행

      *   피고는 고의성이 없었고, 중국에서 살구씨와 아몬드를 구분 없이 불리우는 점을 들어 변론함

•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에 따르면 징벌성 배상의 조건은 권익을 

침해한 자가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하고, 권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로 인해 인신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나, 

본 건에 대하여 피고는 식품안전법을 위반하긴 했으나 고의성이 없고, 

원고 역시 인신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행정 기관의 

처벌이 엄중히 진행된 바, 법원에서 과중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배상요청은 1배로 한정함

구분   식파라치

유형   성분 명칭 기재 오류

품목   아몬드 사탕(한국산)

“ 살구씨 표기오류 아몬드캔디 ” 
      성분 원재료 중 동/식물의 명칭은 영문학명을 중문과 

대조하여 기입해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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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결과

피해사례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수입예포장식품 등 중문라벨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 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제품 유형을 확정한 후, 해당 유형에 첨가 가능한 식품 

첨가제인지 중국 식품첨가제 규정 GB2760 기준으로 확인 후 기재해야 함

•   만약 해당 식파라치 고소건과 같이 라벨 하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첨가한 

것은 해당 유형에 첨가가 가능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해당 식품 

유형에 첨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0배 배상금 판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사전에 전문 심의기관에 첨가제의 정확한 영문명칭(INS번호 등)을 

확인하여 대응되는 정확한 중문 첨가제 명칭을 찾고, 향후 라벨 하자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시 대형 쇼핑몰에서 영국산 쿠키(15개, 217.5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성분배합비에 기재한 착색제 ‘강황소(姜黄素,커큐민)’는 

과자류에 첨가 불가능한 것으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금액 217.5위안을 환불한다

•   기타 소송 요구는 기각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식품첨가제국가표준 GB2760에 따르면, ‘커큐민색소’는 베이커리 

식품류에 첨가 불가

    *   원고는 해당 제품이 식품첨가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해당 첨가제는 강황소가 아닌 ‘강황’이며, 라벨에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함. 강황은 베이커리 식품류에 적정량 첨가가 가능함

    *   피고는 영국에서 제공한 생산 관련 증명서를 통해 실제 첨가된 물질은 

‘강황’임을 증명하였고, 중국에서 표기를 잘못 한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 식품안전법에 의하면 예포장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 해당 사안은 실제 

첨가된 것이 강황인데 강황소로 잘못 표기된 것임을 증명한 바 라벨 

하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반품 외 배상 요구 사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구분   식파라치

유형   성분 명칭 기재 오류

품목   쿠키(영국산)

“ 강황을 강황소로 오기한 쿠키 ”
     식품첨가제의 명칭은식품첨가제 국가표준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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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포장식품 영양성분라벨통칙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GB28050 예포장식품 영양성분라벨통칙 규정 

•  (강제표시항목)  

    -   열량, 핵심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영양소참고수치 

(NRV)의 %비율 

    -   NRV%=X／NRV×100%(X=식품 중 해당 영양소의 함량, NRV=X의 영양소 

참고치)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일반 예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를 기재해야 하며, 기재 시 

반드시 유관 규정을 참고해야 함

•   한국과 중국의 영양성분표 기재 방법과 단위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의 규정에 맞게 사전 심의를 통해 정확한 영양성분표를 작성해야 함

•       영양성분표 참고 GB28050

사건개요

•       원고가 중경시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고형차 8곽(657.4위안) 구입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영양성분표 상에 기재된 영양성분 표기사항 수치 오류, 

식품안전법 위반

판결결과

•       판매자는 원고에게 657.4위안을 환불한다

•     원고의 기타 청구를 기각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법 예포장식품영양성분라벨통칙에 따르면 영양성분표에 

기재되는 NRV(영양소 참고수치의 백분율)%의 계산 공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와 중문라벨에 기재된 수치가 불일치함

     *   중문라벨에 기재된 수치는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으로 산출된 

수치와 다름

     *   피고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       비록 중문라벨에 기재된 수치에 오류가 있으나 이는 수치를 잘못 기재한 

‘라벨하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하자가 잘못된 결정(구매행위)을 

하게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상 청구는 기각함

구분   식파라치

유형   영양성분 표기 오류

품목   차류(한국산)

“ 영양성분표의 수치 산출 부정확 고형차 ”
    라벨하자에 속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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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된 수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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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파라치

유형   유통기한/생산일자 표기오류

품목   막대사탕(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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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생산일자’ 기재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 예포장식품라벨통칙

•  (4.1.1 표시 내용 중 일반요구)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예포장식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명칭, 성분표, 순중량 및 규격, 생산자와 경소상 명칭과 주소 및 

연락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보관방법 및 기타 표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  (4.1.7.1 날짜표기)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포장지의 특정 위치’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에 응당 일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부록 C.4 유통기한 표시) 유통기한은 년/월/일 전까지 혹은 XX개월(년/일/주)로 

표기 가능함

‘식파라치라도 배상을 이행해야한다’ 관련판결해석

최고인민법원의 식품약품의 분쟁안건 적용법률 관련 의견 

•  식품, 약품의 품질문제로 인한 분쟁에서 구매자가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배상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생산자와 판매자의 ‘구매자가 식품과 약품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배상을 목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식품라벨규정 상 한국에서는 ‘유통기한’만 표기하면 되나, 중국은 생산 

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표기해야 함

•       만약 생산일자를 중문라벨에 직접 년/월/일 형식으로 인쇄하는 것이 아닌 

‘포장지의 특정 위치’로 기재하고, 해당 위치에 날짜를 날인하고 유통기한은 

XX개월로 기재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포장지에 기재된 유통기한에 관한 

표기사항 위치가 중문라벨의 생산일자 표기 기재 위치와 중복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유통기한을 외포장에 별도 날인하지 않더라도, 한글 기재사항 중 유통기한에 

관한 내용이 있는 한 외포장에 기재된 날짜는 유통기한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잘못 표기된 예
      # 한글 표기사항 유통기한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
      # 중국어 라벨 생산일자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 
      # 중국어 라벨 유통기한 : 24개월
         ▶           이 경우 한글 외포장지에 기재된 한글 내용을 근거로 포장지에 날인된 날짜는 

‘유통기한’으로 오인될 수 있음 

•       바른 표기 예
      #   한글 표기사항 유통기한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실제로 상단에 일자가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중국어 라벨 중 생산일자 :   포장지 하단에 별도 표기(유통기한 인쇄 위치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혹은 중문라벨에 직접 인쇄
      # 중국어 라벨 중 유통기한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한글 표기내용과 일치)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산 막대사탕 284개(4,583.7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피고 불복, 상소 후 동일 패소)

•   제기사유 :    중문라벨에 기재한 ‘생산일자 : 외포장지 상단 별도 표기’에 

대해 한글 포장지의 ‘유통기한 : 외포장지 상단 별도 표기’문구를 

들어 외포장에 날인된 날짜는 ‘유통기한’이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금액 4,583.7위안과, 배상금 45,837위안을 지불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몰수해야 마땅하므로, 원고는 제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법리 분석결과

•       수출국의 외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중문라벨을 부착하여 수출을 진행할 

경우, 생산 로뜨 번호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외포장지의 한글 

기재사항 기준으로 생산일자/유통기한을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봄 
      *   원고는 해당 제품의 한글 외포장지 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외포장지의 일자는 유통 

기한(한글표기사항 중 유통기한 : 외포장지 상단 별도표기)임을 주장 
      *   피고는 중문라벨에 생산일자 : ‘외포장지 상단 별도 표기’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중문 

라벨 기준으로 판단하여 생산일자라고 주장함

      *   피고는 수입통관 증명, 한국 공장의 생산공정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함

•       법원에서는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제품에 인쇄된 일자가 ‘유통기한’이 

아님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

•       중문라벨을 떼어 간단하게 확인만 했어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알면서도 판매한 고의성이 있음’으로 판단, 10배 

배상 판결

•   ‘  직업식파라치’로서 악의적으로 대량 구매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근거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

“ 표기사항 혼동 막대사탕 ”
   포장지에 날인된 유통기한/생산일자는 
   한글표기사항과 일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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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2014년 4월 1일 실시)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 

•  (제18조) 중국으로 유기농제품을 수출하려는 국가나 지역의 유기농 제품 

인증체계와 중국 유기농제품인증 체계가 동일할 경우 중국 국가인증 인가감독 

관리위원회(CNCA)은 기타 주관부문과 유관 비망록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9조) CNCA와 유기농제품인증 동일 효력과 관련한 유관 비망록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중국 유기농제품의 유관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  (제35조) 중국 유기농제품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농’, ‘ORGANIC’ 

등 제품을 유기농으로 오인할 수 있을 만한 표기나 도안의 삽입을 금지한다

3배 배상 규정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조 3배 배상규정

•   (배상규정)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혹은 제공받은 서비스 가격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이 

500위안 미만이면 500위안을 최저 배상금으로 한다

    한국과 중국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유기농 제품은 중국에서 ‘중국기준에 의한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후 중국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포장지에 삽입하거나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음

•   중문라벨에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글 포장지에 

기재된 ‘유기농’ 혹은 ‘ORGANIC’ 문구는 기재가 불가능하므로, 포장지를 변경 

하거나 변경이 어려울 경우 라벨이나 스티커로 가려서 수출을 진행해야 함 

•   실제로 2014년 유기농인증법 개정 후 중국 인증감독위에서 중국 각 지역 

검역국으로 <수입유기농제품입경검역업무지침>(시행) 통지를 하달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수입 유기농제품 검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포장지에 외국어로 ‘유기농’ 등이 기재된 제품은 이 문구를 가리도록 규정, 

가릴 수 없을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제품들에 대한 정기 샘플링 검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정명령 조치를 하고, 3만위안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업무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 요망

•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문 기관을 통해 중국의 유기농 인증 

요구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을 진행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가 중경 대형 쇼핑몰에서 필리핀 수입 야자유 10병(1,680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제품 구매 당시 매대 라벨에 ‘유기농’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구매하였으나, 제품은 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소비자 권익보호법 위반, 3배 배상요구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대금 1,680위안과 배상금 5,040위안(구매대금의 

3배)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질검총국에서 공포한<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과 

유기농제품의 상호 인증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의 수입 제품은 

중국의 유기농 인증 규정에 따라야 하며, 중국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농’, ‘ORGANIC’ 문구 등 소비자로 하여금 유기농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기나 도안 삽입을 금지한다고 규정

     *   피고는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기타 국가에서는 인증을 받았으며, 중국과 유럽은 유기농 인증 상호 협정에 

관하여 협상한 적이 있는 만큼 실제 유기농 요구에는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에서는 마트의 위법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되어, 실제 구매 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오도’에 

해당한다고 판결, 1, 2심 모두 소비자 승소판결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조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있을 경우 손실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3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유기농표기 위반

품목   야자유(필리핀산)

“ 근거 없는 유기농마크 야자유 ”
   수입 유기농식품은 중국에서 별도로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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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중국 국가표준 분류

GB 강제표준을 최우선 적용하며, 상위 표준이 없을 경우 하위 표준을 참고함을 

원칙으로 함. 해당 사례는 강제 국가표준이 추천 국가표준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강제 국가표준을 우선 적용한 사례 

- GB : 강제 국가표준

- GB/T : 추천 국가표준

- DB : 지방표준

- SB : 성급 표준

- QB : 기업표준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국가표준은 연도별로 수정 공고가 나오거나 표준 자체가 갱신되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당시 확인이 필요함

•       변경된 것을 모르고 구 표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문라벨을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특히 국가표준 갱신이 아닌 중국 위생부에서 임시로 발표한 수정 조치 

혹은 관련 공고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므로, 전문 

기관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국가표준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가 하남성 정주시 대형 쇼핑몰에서 이탈리아 수입 포도주 27병 

(4,266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포도주제품의 국가표준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는 반드시 7%이상 

이어야 하나, 해당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6.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식품이 아니므로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원고는 피고에 27병을 반품하고, 피고는 구매 금액 4,266위안을 환불한다

•       피고는 원고에 42,66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포도주 국가표준 GB15037-2006에 따르면 포도주의 알코올 도수는 7%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피고는 해당 국가표준은 2017년 3월 24일 중국 위생부의 국가표준 변경 공고에 따라 

추천참고 표준으로 전환되었고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저알콜포도주의 경우 알코올 

농도는 1%~7%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포도주는 저알콜 포도주로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변론함 

•       법원에서는 원고가 구매한 시점이 2017년 2월로 국가표준 변경 공고가 

나온 시점인 3월보다 앞서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생산 시기를 고려했을 

때 변경 전 국가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당시 

유효한 국가표준은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모든 식품에 최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국가표준 요구사항 미달

품목   포도주(이탈리아)

“ 6.5% 알코올 도수 포도주 ”
   제품유형별 정확한 국가표준을 찾아 중문라벨에 반영하여 부착해야

15



 • 4342 •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육가공식품 수입 관련 규정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제9조

•   (수출상/제조상 비안관리)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육류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해 비안 관리 제도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비안된 

수출상과 대리상의 명단을 발표한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❶ 제품에 육가공품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 

❷ 일부 검역국에서 미량일 경우, 

❸   열처리 과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입 후 

판매 과정에서 식파라치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중국 질검총국의 공식적인 의견은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수입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임 (삼계탕 제외)

•   육가공품의 비정상경로를 통한 수입은 수입증명을 제시할수 없어, 

식파라치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공육 등이 포함된 

한국산 식품 구매(1,384위안)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한국은 구제역 상시 발생 국가로 유관 동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음

판결결과

•       판매자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구매금액의 10배) 13,840위안을 

지불한다

•       판매자(피고)는 원고의 공증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법원은 중국은 유관 규정에 따라 한국산 육가공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소고기 육포, 소고기 맛내기 

다시다는 정상 수입된 제품이 아니며, 식품안전에 위배되는 식품으로 판단

     *   원고는 심양시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신청답변서>를 공증하여 

증거로 제출함

     *   피고는 정상 수입된 제품이 아니므로 유관 수입검역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법원은 판매자가 수입검역합격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정상 수입된 

식품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설사 정상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육가공품 

수입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검역국의 위생증만으로는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육가공식품 수입 규정 위반

품목   육포, 쇠고기맛내기조미료(한국산)

“ 중국 온라인상 판매되는 육포, 소고기다시다 ”
    한국은 상시 전염병 유행 지역으로 육가공품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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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육류제품 관련 수출상 또는 대리상 관리제도 규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제 135호령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제9조

•   (수출상/제조상 비안관리)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육류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해 비안 관리 제도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비안된 수출상과 대리상의 명단을 발표한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소송 대응 시 비정상 경로로 수입/유통된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식품안전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움

•       정상 경로로 수입/유통된 육가공 제품(육류 미량 함유)은 수입통관 당시 

검역국의 의견과 전염병에 관한 안전성 입증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소송에 대응할 수 있으며, 판매 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가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러시아산 육류 통조림(구매금액 총 

4,630.5 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러시아는 럼피스킨병 상시 발생 국가로 러시아산 소고기와 

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대금 673.3위안과 배상금 6,733위안을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육류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해 비안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목록 중 

러시아산 쇠고기 제품은 등록된 기록이 없음

•       피고는 정상수입을 증명하는 수입검역 증서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비정상 경로로 유입된 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육가공식품 수입 규정 위반

품목   소고기 통조림 (러시아)

“ 러시아산 소고기는 중국에서 수입 금지 ”
   비정상경로 유입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어

17

*   비안 관리 제도 :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 해당 자격 및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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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가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만산 음료 13개(975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구매한 제품에 사용된 ‘익모초’는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원료로 중국 위생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음료의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금액 975위안과 배상금 9,750위안(구매 대금의 

10배)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한다 (1, 2심 모두 소비자 승소)

법리 분석결과

•       중국 식품안전법 제34조, 제38조에 의하면 일반식품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원료로 하여 일반식품으로 생산 혹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익모초는 중국 약전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건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식품 원료에 사용 불가

•       일반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식품안전법 제 34조 위반,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부적합

품목   음료(대만산)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식품원료 사용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 식품원료 사용

•   이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생산 혹은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 

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 회수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약품첨가 관련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38조 약품 첨가 관련 규정

•   생산, 경영하는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되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해당 목록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의 회의를 

거쳐 국문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제정을 거쳐 공표한다

위생부의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를 위한 통지(2002년)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로 사용 가능한 명단

•   <전통적으로 일반식품이면서 중약재인 원료> 87개

      주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식용 관습이 있으면서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식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의학 임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

•   <보건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114개

      일반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

    - 익모초는 해당 목록에 기재되어 있음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 원료가 중국에서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인하여 통관이나 

유통 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만약 중약재인 원재료가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함

“ 익모초 첨가 음료 ”
   약재를 첨가하고자 할 경우 일반식품에도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해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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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판례

분석결과

피해사례

영양강화제 사용기준

식품안전국가표준 GB14880-2012 영양강화제 사용기준 

•   (비타민C)

   -   풍미발효유, 조제분유, 조제유분말, 과일통조림, 과일으깬것, 콩가루, 껌, 

캔디, 과(육)채음료, 유(乳)음료, 물을 주성분으로 한 음료류, 고체음료류, 

젤리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영양강화제(칼슘, 철분 등 무기질과 비타민류 등)가 특정 원료에 첨가된 경우, 

영양강화제 사용 규정 상 최종 제품 기준으로 첨가 가능 여부를 판단 해야 함

•   최종 제품 기준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영양강화제를 첨가했을 경우, 

원료가 함유한 본연의 영양소 함량이 있거나, 가공 과정 중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치는 첨가한 영양강화제의 첨가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표에 반드시 최종 제품에서 검출된 

실제 영양소의 수치와 참고수치(NRV%)를 기재해야 함

사건개요

•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수입산 체중조절용 과자 255개 (2,626.5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광저우 1심 원고 패소, 2심 승소)

•   제기사유 :    구매한 제품의 중문라벨 중 성분에 ‘영양강화제(비타민C)’가 

기재되어 있는데, 영양강화제 국가표준 중 비타민 C는 과자류에 

첨가가 불가하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1심 판결(원고 패소, 피고 배상의무 없음)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대금 2,626.5위안과 배상금26,265위안 (구매 

대금의 10배)을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영양강화제 국가표준 GB14880에 따르면 비타민C는 풍미발효유, 

조제분유, 고체음료, 콩가루, 캔디, 과채음료 등에 첨가 가능하며 그 

용량이 제한되어 있음. ‘과자류’는 해당 목록에 없으므로, 비타민C는 

과자류에 첨가 불가
     *   피고는 1심에서 비타민C는 해당 제품의 원료에 사용된 ‘치즈’에 첨가한 것으로 

치즈는 ‘풍미발효유’로 만든 것이며, 치즈는 과자와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정, 1심 원고 패소

•       2심에서는 피고의 1심 변론 내용에 대하여 영양강화제(비타민C)는 

성분표에 다른 원료들과 동일하게 단독 병렬 표기한 것이므로 ‘과자’에 

첨가한 것이지 ‘풍미발효유’에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풍미 

발효유(치즈)에 첨가한 것이라고 해도, 영양강화제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첨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과자류(한국산)

“ 비타민C 첨가 과자류 ”
   영양강화제 기재 시 전 성분별 첨가 가능범위 확인 후 기재해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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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식품안전국가표준 GB2760-2011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 (비타민E) 

   -   조제유, 물이 포함되지 않은 지방과 기름, 익힌견과류, 유탕처리된 면, 

시리얼, 라면, 복합조미료, 과채즙음료, 단백질음료, 탄산음료, 차(커피 등) 

음료, 단백질고체음료, 특수용도음료, 풍미음료, 팽화식품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기존 제품에 부착된 중문라벨 중 ‘성분’ 기재 내용

•   성분 :   밀가루, 설탕, 식용유, 식염, 크림, 전지유, 연유, 치즈분말, 식품 

첨가제(탄산나트륨, 레시틴, 비타민B1, 비타민B2,비타민C, 

비타민E)

     ▶   해당 제품의 유형은 과자류로, 과자류에는 비타민E는 첨가할 수 없음

     ▶   만약 비타민E가 과자에 직접 첨가한 것이 아닌 식용유 등 기재된 
기타 성분 원료에 첨가한 것이며, 식품첨가제 국가표준 GB2760에서 

규정한 범위에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원료의 확장항목으로 기재 

해야 함

     ▶   예시) 

          성분 :   밀가루, 설탕, 식용유(대두, 비타민E), 식염, 크림, 전지유, 연유, 

치즈분말, 식품첨가제(탄산나트륨, 레시틴,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 수입산 과자 5개(113.5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구매한 제품의 중문라벨 중 성분에 ‘식품첨가제(비타민E)’가 

기재되어 있는데, 식품첨가제 국가표준 중 비타민 E는 과자류에 

첨가가 불가하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원고는 피고에 구매 제품 5개를 반품한다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대금 113.5위안과 배상금1,135위안(구매대금 

10배)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식품첨가제 국가표준 GB2760-2011에 따르면 비타민E는 라면류, 

복합조미료, 과채즙음료, 풍미음료, 팽화식품 등에 첨가 가능하며 그 

용량이 제한되어 있음. ‘과자류’는 해당 목록에 없으므로, 비타민E는 

산화방지제의 용도로 과자류에 첨가 불가

      *   피고는 대형마트의 신분으로 제조 과정에 관한 것까지 확인이 어렵고, 중문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 수입증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고의성 없다고 주장함. 또한 

소송 시점에서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식품첨가제 국가표준의 제한 범위에 관한 규정상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으로, 설사 수입증명을 구비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판매한 대형마트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 

•       유통기한이 지난 것과는 관계 없이, 구매 당시에 이미 마트의 행위는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과자류(한국산)

“ 비타민E 첨가 과자류 ”
   식품첨가제 기재 시 전 성분별 첨가 가능유무 확인 후 기재해야

20

*   비타민C :   각각의 성분은 사용용도에 따라 그 분류가 달라짐. 비타민C는 영양강화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산화방지제로서 식품첨가제로 사용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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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52 • 

피해사례

판례
분석결과

신식품원료안전성평가관리방법

신식품원료안전성평가 관리 방법

• (제2조) 신식품원료는 중국에서 전통식용관습이 없는 것 이하 물품을 지칭 한다

    -   동식물과 미생물

    -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분리한 성분

    -   원래 있던 결합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식품 성분

    -   기타 새로 연구/개발된 식품 원료

• (제22조) 전통식용관습의 정의

    -   성(省)관할 구역 중 30년 이상의 정형/비정형화되어진 포장으로 식품 생산과 
경영의 역사가 있어야 하며, <중국약전>에 기재되지 않은 것.

• (제4조) 신식품원료는 반드시 중국 위생부의 안전성평가를 거친 후 식품생산과 

경영에 사용이 가능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원료에 대한 심의는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식품 분류에 첨가가 가능한 

원료인지, 사용 근거를 명확히 확인한 후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에서는 통상 사용되는 식품의 원료라고 할지라도, 중국에서는 해당 

원료가 반드시 ‘30년의 전통적인 식용관습(통상 당근, 사과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료)’이 있거나, ‘중약재이면서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목록’에 

포함, 혹은 ‘신식품원료’로 분류되어 있어야 함

•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통 과정 중 

식파라치의 위생부 정보공개 신청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화 될 수 있으 

므로 유의해야 함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산 기능성음료 10상자(500병, 9,900위안) 

구입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구매한 음료 중 성분 ‘황기(黄杞) 추출물’ 이 함유되어 있으며, 

해당 성분은 중국 위생부에서 허가한 원료가 아니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판결결과

•       원고는 구매한 500병을 피고에 반품하고, 피고는 지불한 금액 9,900위안을 

환불한다

•       피고는 원고에 99,00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위생부의 정보공개 신청 회신 중 ‘황기(黄杞)’，‘황기추출물’의 유관 

정부 정보 부재

•       특정 물질을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약재이면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식품원료이어야 함

•       신식품원료 유관 규정 중 신식품원료는 국가위생부의 안전성평가를 

거친 후 식품생산과 경영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원고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황기가 중국에서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회사 영업허가증, 해관 통관증명서, 상표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함

•       법원에서는 피고가 황기에 대한 중국 사용 관습을 증명하지 못했고 해당 

제품에 대한 중국 위생부에서 안전성 관련 정보 부재 회신을 근거로 

대형마트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기능성음료(한국산)

“ 황기 추출물 함유 음료 ”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사용 근거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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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품원료 사용 관련 법률 근거 

식품안전법 제 37조 신식품원료 사용 

• 신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첨가제 신품종 혹은 식품관련 

신품종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국무원 위생부문에 유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국무원은 신청 접수 후 60일 내 안전성 평가 심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식품 

안전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허가를 공표하며, 안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중국에서 특정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식품원료>로 위생부에 

허가를 받아야 일반식품에 사용이 가능함

특정 물질에 대한 범위 

1.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동물, 식물, 미생물

2.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분리된 성분

3. 기존 결합 구조에 변화가 생긴 식품의 성분

4. 기타 새롭게 연구, 개발된 식품 원료

  #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라 함은 성, 직할구역 내 30년 이상 정형/비정형화된 
포장으로 생산 혹은 경영되어 온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약전(药典)>에 기재 
되지 않은 것 

      ▶   ‘닭벼슬 추출물’은 2번에 해당(닭의 일부 부위에서 추출한 원료)하므로 신식품 

원료 목록에 없는 원료라면 일반 식품에는 사용이 불가능함 

      ▶   통상 ‘추출물’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을 추출한다는 의미로 

중국에서 추출물이라는 단어는 원료명칭 기재 시 신중하게 기재해야 함. 

       (예시 :   대추추출물⇀대추를 단순히 끓여서 얻은 액체라면 이는 추출물이 아닌 

‘대추즙’, ‘대추액’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건개요

•   원고가 광저우 마트에서 한국산 기능성식품 11개(2,233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구매한 제품에 사용된 ‘닭벼슬추출물(Comb Extract)’은 

특정물질로, 신식품원료로 등록 후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이므로 신식품원료 등록 없이 첨가된 원료를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판매한 마트는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 금액 2,233위안과 배상금 22,330위안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한다 (1, 2심 모두 소비자 승소)

법리 분석결과

•       식품안전법 제37조에서는 신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국무원 위생부에 안전성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원료일 경우 신식품원료로 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함 (전통적인 식용관습 : 30년간 성 관할 지역 내 식용/생산 

경영의 역사가 있어야 하며, 중국 약전에 기재되지 않아야 함)

     *   피고는 해당 제품이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식약국의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함

•       법원에서는 피고는 식품을 경영하는 판매자로서 응당 식품안전 관련 

심의를 사전에 진행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하였으므로 10배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0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기능성식품(한국)

“ 닭벼슬 추출물 사용 식품 ”
   신개발 원료 사용제품은 <신식품원료>목록 확인 후 유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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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품원료 사용 관련 법률 근거 

식품안전법 제 37조 신식품원료 사용 

• 55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한국에서 개발된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제품은 중국에서 위생부의 안전성 

평가 후 ‘신식품원료’로 등록 후 수입이 가능함

•   신식품원료 등록 절차 중 ‘안전성 평가’ 시 생산자가 해당 원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점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위생부에서 ‘신식품원료’로 공표하게 되면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산 

이나 기타 수입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식품으로 수입이 어려워 비정상 경로로 중국으로 반입하여 유통할 

경우, 수입 경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해당 사례와 같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위생부의 신식품원료 명단에는 해당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소명하지 못한 바, 

해당 제품은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으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판결

사건개요

•   원고가 京东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수입 음료(고형분말) 구매(12상자, 

1,999위안)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제품 성분에 기재된 ‘찹쌀프롤라민’, ‘홍차추출물’은 중국에서 

전통 식용 관습이 없고 중국 위생부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이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대금 1,999위안과 배상금 19,990위안(구매 

대금의 10배)을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식품안전법 제37조에서는 신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국무원 위생부에 안전성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원료일 경우 신식품원료로 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함 (전통적인 식용관습 : 30년간 성 관할 지역 내 

식용/생산 경영의 역사가 있어야 하며, 중국 약전에 기재되지 않아야 함)

•       수출입식품안전관리 방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위생 검역 합격증을 

발급받은 후 판매가 가능함

     *   원고는 칭다오 검역국에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정보 공개 신청을 

한 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함

     *   칭다오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므로 행정 처벌 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내옴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기능성식품(고형음료)

“ 한국에서 개발한 기능성원료 첨가음료 ”
   중국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한 사용 근거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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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사용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 식품원료 사용

• 이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생산 혹은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 

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 회수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약품첨가 가능유무

중국식품안전법 제38조 약품 첨가 관련 규정

• 생산, 경영하는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되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해당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회의를 

거쳐 국문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제정을 거쳐 공표한다

위생부의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를 위한 통지(2002년)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로 사용 가능한 명단

• 47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 원료가 중국에서 일반 식품 

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인 후 수출을 준비하여 

통관이나 유통 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중국은 수입식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원료’에 대한 심의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음

•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상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있는 원료 외 ‘중약재’ 를 기준으로 일반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것을 리스트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식품원료’에 대한 

관리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료의 안정성에 매우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음

•   일반식품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전통적인 식용 관습’은 

‘30년간 성급 관할 구역에서 식용의 관습이 있는 것’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30년’ 의 의미는 적어도 일정 지역에서 30년간 식용의 관습이 있었고, 

30년 후 이 관습으로 인한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곧, 중국에서 전통 식용 관습이 없는 원료들은 

해당 국가에서 30여년의 관습을 증명하여 신식품원료로 등록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입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시 대형 쇼핑몰에서 뉴질랜드 수입 시리얼(17곽, 673.3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시리얼의 성분 중 ‘아마씨’는 중국약전에 기재되어 있으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식품에 첨가 불가,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대금 673.3위안과 배상금 6,733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 식품안전법 제 34조, 제 38조에 의하면 일반식품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원료로 하여 일반식품으로 생산 혹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아마씨의 경우 중국 약전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식품원료로 별도 발표되어 

관리되는 원료가 아니므로 일반식품 원료에 사용 불가

•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검역 합격증은 단지 합법적인 수입 경로에 대한 

증명일 뿐이며, 중국의 유관 규정 상 일반 식품에는 첨가 불가능한 

원료가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위반

품목   시리얼(뉴질랜드)

“ 아마씨 첨가 시리얼 ”
   사용원료가 중약재라도 일반식품에 사용가능여부 사전심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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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결과

식품원료 사용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 식품원료 사용

이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생산 혹은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 

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 회수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기능성’ 원료를 일반식품에 첨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원료가 중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함

•   전문 기관을 통해 중국 유관 부문의 공고, 시행령 등을 조회하고, 설사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섭취 제한 규정이나 부적합군에 

대한 기재 요구사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중문라벨을 

작성해야 함

•   코엔자임 Q10은 복용 시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어 

중국에서 보건식품으로 관리되는 원료이며, 유관 규정 상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원료’ 외의 원료와는 배합을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함

사건개요

•   원고가 정저우시 대형 쇼핑몰에서 미국수입 유명 브랜드 영양제(코엔 

자임Q10) 2병(358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코엔자임Q10은 중국에서 보건식품 원료로만 사용 가능한 

규정이 있으므로, 보건식품 인증 없이 일반식품의 라벨만을 

부착하여 판매한 것은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대금 358위안과 배상금 3,58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코엔자임Q10을 포함한 보건식품의 등록 신고와 평가에 관한 규정> 

(2009년, 중국 식품약품관리감독국)에 따르면 해당 원료는 보건식품 원료로 

반드시 보건식품등록 후 판매를 해야 한다고 규정, 1일 섭취량은 50mg 

이하로 규정함

•     또한 섭취 부적합군에 청소년과 어린이, 임산부와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을 기재하고, 주의 사항 문구에 반드시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자는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 의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원고는 해당 제품의 중문라벨에는 1알에 100mg의 코엔자임Q10이 함유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 회 1알, 1일 2알 복용이라고 되어 있어, 1일 
50mg의 제한량을 초과했으므로 설사 보건식품으로 등록이 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불합격 제품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검역합격증 등을 들어 수입 합격제품임을 주장함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영양제(미국산)

“ 코엔자임Q10 영양제 ”
   보건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수입,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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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는 피고는 식품을 경영하는 판매자로서, 제품의 원료가 보건식품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식품으로 판매한 것은 식품안전법 제 34조를 

위반한 것으로 10배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0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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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제 관련 과태료 부과 

중국식품안전법 제124조 식품첨가제 관련 과태료 부과

• 아래의 행위가 있으나 범죄의 수준까지는 아닌 경우, 그 불법수입을 몰수, 불법 

경영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몰수, 불법 경영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의 금액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 5만-10만위안 과태료, 1만위안 이상인 경우 10배~ 

12배의 과태료 부과

     (8)   새로운 식품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신규 식품첨가제를 생산하였으나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중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는 특수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의 경우, 중국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행정고발을 당한 경우 정부에 소명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주동적으로 

해명을 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파라치가 계속 협박을 할 경우에는 식파라치에 대한 형사고발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 피고(무역업자)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빵가루 

(아마씨 가루 포함)에 대해 민사소송 및 행정고발을 병행

•   제기사유 :    중국에서 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마씨가루가 포함된 

식품을 판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요청 및 화해금 미지급시 

고발하여 행정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

판결결과

•       소송 : 피고(무역업자)는 원고에 10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       행정고발 : 품질감독검역국으로부터 과태료 15만위안 처벌

법리 분석결과

•       중국법상으로 아마씨는 아마씨 기름을 짜는 용도로만 유통이 가능하며, 

아마씨유 또는 아마씨 조청 등 2가지 가공식품만 식품으로 인정받음. 

(아마씨가루 불가) 

•       본건에서 무역회사는 중국법의 관련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수입하였기에 불이익을 당하게 됨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빵가루(한국산)

“ 아마씨가루 포함된 빵가루 판매 불가 ”
    가루형태로는 식품첨가제 사용 불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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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기재사항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중국식품안전법 제67조 라벨기재사항 

• 포장식품의 라벨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함

   (2) 성분과 원재료

중국식품안전법 제125조 및 라벨 관련 과태료 부과

• 아래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불법수입을 몰수, 불법 경영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몰수, 생산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재료 등 몰수, 불법경영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의 금액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 5천~5만위안 과태료, 

1만위안 이상인 경우 5배~10배의 과태료 부과

      (2) 라벨이 없는 포장식품이나 식품첨가제 생산, 또는 라벨이나 설명서가 본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이나 식품첨가제 생산

    식품수출업체의 경우, 주기적으로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포장지에 표기하는 

성분표기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 포장의 라벨이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판결 향방에 중요

•   그러나 식품안전법상 라벨의 표기가 실제와 다를 때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원 재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판사에게 적극적 

해명이 필요함

•   최근일자의 성분검사표 등 중국 식품안전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될 근거를 마련하면 대응에 유용함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피고(대형 할인매장)로부터 말린 해삼 제품을 

구매(약 52만 위안), 성분검사를 의뢰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해삼의 포장지 내 성분표시에 표기된 단백질 및 나트륨 

함량이 검사결과와 상이(단백질 상향, 나트륨 하향표기)하여 

라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판결결과

•       피고(할인매장)는 원고가 구매한 마른 해삼을 전부 환불해준다

•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10배의 배상금 지불)는 전부 기각한다

법리 분석결과

•       제품 포장에 기재된 단백질 함량이 검사치보다 높게 기재되었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음

•       식염(포장지에 성분표기 않은 성분)은 건어물의 가공과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라벨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나, 식품 자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 사료

•       설명서의 영양가치 관련 내용은 과대홍보의 혐의가 있으나, 식품 안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함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건조식품(해삼)

“ 성분표시 잘못한 건조 해삼 ”
   오차범위 등 성분표시 오기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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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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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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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결과

칼슘 첨가가능 품목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14880-2012 부록 A1. 
식품영양강화제 사용 규정 칼슘 첨가 가능 품목

• 조제유, 조제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콩/두유분말, 쌀/쌀가공품, 소맥분/

소맥가공품, 잡곡분/잡곡가공품, 연근전분, 즉석섭취곡물(시리얼류), 빵, 케익, 

과자, 베이커리 식품, 소시지류, 육송(고기가루), 육포, 난백분류, 식초, 음료류, 

과채즙 음료, 고형(분말)음료, 젤리

• 품목별 첨가 제한량 기준은 별도 규정에 따름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제품 수출 전 영양강화제의 종류와 첨가된 양이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진행 후 중문라벨 제작 및 부착

•   한글 외포장지를 사용, 중문라벨 부착 후 수출 진행 시 한글포장지에 기재된 

내용 중 영양강화제 첨가 강조(예, 전면에 광고 문구로. ‘칼슘이 첨가된’, 

‘비타민을 첨가한’ 등)문구가 있을 경우 중문라벨에 해당 영양강화제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첨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글 포장지의 모든 기재 

내용 심의 진행 후 수출 진행(중문라벨과 한글기재내용 일치)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상해 대형마트에서 조미김 48개(648위안)구매 

후 소송 제기 (2016년 6월 원고 승소판결, 2016년 11월 상소결과 원심 

판결유지)

•   제기사유 :    중문라벨 성분에 기재된 ‘칼슘’의 영양강화제 첨가 규정 위반, 

식품 안전법에 위배된 식품 판매

판결결과

•       유통업체는 구매대금을 원고에 환불한다

•       유통업체는 원고에 배상금 6,480위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유통업체(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은 강제성 규정으로 영양강화제 첨가 시 반드시 

해당 품목에 첨가 가능 여부 확인 후 첨가해야 함

       조미김은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중 (해)조류 및 조류제품으로 분류됨 

영양강화제 국가표준 중 칼슘은 해당 분류에 첨가 불가

     *   대형마트는 해당 제품은 김 본연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성분표에 

잘못 명기한 것으로 라벨 하자라고 주장

     *   해당 사례는 라벨 하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       마트가 판매 전 라벨 검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10배 

배상 판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영양강화제 첨가 규정 위반

품목   조미김(한국산)

“ 칼슘을 첨가한 조미김 ”
   조미김에 칼슘 첨가 불가, 중문라벨 성분에 칼슘 기재 불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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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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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6.4조 오차범위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28050-2011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6.4조 오차범위

6.4 제품 유통기간 내에 에너지와 영양성분의 함량의 오차가능범위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중국식품안전법 제131조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

•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식품경영자에 대한 실명등록·허가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보고·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영업 정지를 명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식품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온라인 식품경영자 또는 식품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식품경영자의 실제 
명칭, 주소, 유효 연락처 등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배상한다.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한 
후 온라인 식품경영자 또는 식품생산자에게 소추권을 갖는다.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약속을 한 경우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영양성분은 원료의 수확기간, 당해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함

•   고가의 제품일수록 식파라치의 타겟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양 

성분 등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사건개요

•   원고(직업 식파라치)는 피고1(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피고2(제조상)의 

호두제품(1,838위안)을 구매 후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영양성분의 함량이 라벨 상의 기재와 불일치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을 판매

판결결과

•       피고2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       피고2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피고2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라벨상의 영양 관련 정보는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       에너지와 영양성분의 함량은 규정된 오차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입주업체에 대한 심사를 소홀할 경우, 행정 

처벌과 배상책임이 있음 

구분   식파라치

유형   영양성분 수치 불일치

품목   호두

“ 라벨내용과 실제 영양성분 함량 불일치 호두과자 ”
   실제영양성분 수치 주기적 확인 필요해

29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3.1조 표기요구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28050-2011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3.1조 표기요구

3.1 포장식품 영양라벨에 표기한 모든 영양정보는 진실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허위정보를 기재하면 안 되고, 제품의 영양기능과 기타 기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명칭
함량

첨가성분

생산지

생산일자

보관방법

제조상

위탁측

전화

홈페이지

지방

규격

집행표준
유통기한

생산허가증번호

주소

주소

영양성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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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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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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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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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식품 라벨통칙 3.8조 표기문자의 기준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포장식품 라벨통칙 3.8 표기문자의 기준

• 3.8 규범화한 한자(상표 제외)를 사용해야 한다. 디자인 기능을 가진 각종 

예술체는 정확히 기재하고 쉽게 구별되어야 한다

• 3.8.2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중문과 일치(상표, 수입 식품의 

제조상과 주소, 외국 유통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해야 한다. 모든 

외국어는 대응하는 한자보다 사이즈가 커서는 안 된다(상표 제외)  

책임부담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항 책임부담

• 소비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배상요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우선책임제를 시행하여 우선적으로 
배상을 하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경영자는 배상 후 생산자에게 소추권을 가진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생산자는 배상 후 경영자에게 소추권을 가진다

    반드시 전문가 또는 실무자가 중문 및 영문의 표기 일치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중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식품의 라벨 대부분이 식품 안전법에 

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글(외국어)표기와 중문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예로, 성분을 보면 한글에는 어떤 성분은 괄호( )내에 원산지명을 

표기하였으나 중문표기상에는 괄호( )도 없고, 원산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임. 현저하게 확연히 구별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중문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제품들이 많음

사건개요

•   원고(직업 식파라치)가 피고(슈퍼마켓)의 사업장에서 초콜릿(359위안)을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영양성분표의 중문과 영문 내용이 불일치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 판매

판결결과

•       피고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 지급

•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라벨 표시내용은 통용의 한자를 사용하고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외국어는 중문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소비자는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경영자는 배상 후 생산자에게 소추권을 

가짐

구분   식파라치

유형   외국어와 중문내용 불일치

품목   초콜릿

“ 중문표기 잘못된 외국 초콜릿 ”
   외국어와 중문내용 일치해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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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식품라벨, 설명서 내용 등

중국식품안전법 제17조 식품라벨, 설명서 내용 등

• 식품라벨, 설명서에는 허위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생산·경영자는 라벨, 설명서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식품과 그 라벨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판매하여선 아니 된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중국어로 제품과 그 구성 성분의 명칭을 정확하게 

번역하여, 소비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식품포장의 라벨은 반드시 내용물과 일치해야 함. 혹시 실수로라도 그 

라벨 기재가 내용물과 차이가 있을 경우, 민사책임 내지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모 대형매장에서 면 가공식품(수타면) 300여 봉지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실제 내용물이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한 면이라는 것을 증명, 

제품명(수타면)과 불일치하는 식품을 공개적으로 판매, 

손해배상 요청

판결결과

•       피고(대형매장)는 원고에 10배의 배상금을 지불하라

법리 분석결과

•       기계로 만든 면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수타면’으로 기재한 것은 

식품안전기준과 식품라벨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이를 판매한 대형매장은 제품에 대한 심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구분   식파라치

유형   제품명칭 부합여부

품목   면 가공식품(한국산)

“ 무늬만 수타면 ”
   제품 명칭과 실제 배합성분 일치해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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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포장식품 질량(품질)등급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포장식품 
라벨통칙 4.1.11.4 질량(품질)등급

• 식품이 준하는 해당 제품표준에 질량(품질)등급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질량 

(품질)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의 범위

중국식품안전법 제26조 4항 식품안전표준의 범위

• 식품안전표준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4) 위생·영양 등 식품안전 요구와 관련된 라벨, 표시, 설명서에 대한 요구 

    라벨의 디자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품목에 따라 

별도의 표준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모범사례(안)

판례
분석결과

사건개요

•       원고(직업 식파라치)가 피고(슈퍼마켓)의 사업장에서 건포도(493위안)를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품질등급 미기재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을 판매

판결결과

•       피고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라벨·표지·설명서는 식품안전표준 관련 내용임 

•       식품 품목에 별도의 품질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 함

구분   식파라치

유형   품질등급 누락

품목   건포도

“ 품질등급 미기재 건포도 ”
   특정품목은 품질등급 기재해야

32

식품명칭

첨가성분

함량

유통기한

제품표준번호

위탁측주소

콜센터

수탁측주소

생산지

영양성분표

제품유형

원료생산지

생산일자

보관방법

위탁측

수탁측

위탁측전화

생산허가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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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 77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판례
분석결과

식품 생산경영 허가제도  

중국식품안전법 제35조 1항 식품 생산경영 허가제도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한다. 단 식용 농산물 판매는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라벨·설명서에 대한 요구

중국식품안전법 제71조 라벨·설명서에 대한 요구 

•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및 설명서에는 허위·과장의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 

질병예방·치료 기능이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생산경영자는 그가 제공한 

라벨·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진다

•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설명서는 명확하고 뚜렷해야 하며, 생산일자·유통기한 

등 사항은 명확히 표기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 그 라벨·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식품과 식품첨가제는 시장에 유통 

시켜 판매할 수 없다 

포장식품의 정의 

중국식품안전법 제150조 3항 포장식품의 정의 

• 포장식품이란 사전에 정량 포장하거나 포장 재료와 용기에 제작한 식품을 

말한다 

    농산물과 포장식품에 대한 명확한 규범 및 실무적 관행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

•   모범사례(안)

사건개요

•   원고(직업 식파라치)는 피고(유통상)로부터 여러 차례에 거쳐 포장된 

녹차(12,600위안)를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허가증번호, 제조상 명칭과 주소 허위 및 라벨에 표준마크와 

순번번호 미기재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을 판매

판결결과

•       피고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별도 규정(예로 농산품 품질안전법)에 따르는 식용농산품이라 하더라도 

포장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면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       라벨·설명서의 내용은 제품과 일치해야 함

구분   식파라치

유형   포장식품과 농산품의 구분

품목   포장 녹차

“ 포장된 녹차 원물 ”
   농산품이라도 포장 시 라벨 등 표기해야

33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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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사례
분석결과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사건개요

•       직업 식파라치, 모 대형매장에 클레임 제기

•       제기사유 :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아몬드 식품의 유통기간 경과

대응결과

•       매장에서 해당 식파라치가 공갈협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알리자 도망감

사례분석결과

•       대형매장에 인원 유동이 많고 비교적 혼잡한 틈을 타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지만 이미 유통기간이 경과된 불량식품을 미리 

매장에 갖고 왔다가 매장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한 후 불량식품으로 

바꿔치는 방식으로 매장의 배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 

이기에 유통업체의 경우 제품 매입이력 관리, CCTV 설치 등 자체적 주의 

의무를 다하여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식파라치

유형   식파라치의 고의적 신고

품목   아몬드

“ 불량식품 바꿔치기 식파라치 ”
   증거확보를 위한 엄격한 내부관리 필요해

34

대중국 식품 통관 개요

2017 현지화지원사업 안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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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증명서 사본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2. 생산국 위생증명서/식물검역증 (KFDA) 사본

3.   제품 등록 및 판매 허가 증명서 (KFDA) 및 생산날짜 성명서 (일부 항구 요청 사항)

4. 첫 수출시 해외 수출업체 AQSIQ 시스템 등록 필수 정보

5.   제품 품질이 중국 표준에 부합하는 증명 서류(식용유, 영유아 식품, 분유 등 일부 

품목에 한함)

6.   계약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검사검역기관 심사 시 필요한 기타 관련 

자료

1. 성분 분석보고

2. 제품 기존 라벨 전자파일 (컬러판, 사이즈 표시 필수, 고해상도)

3. 제품 기존 라벨 중문 번역본 (외국어 라벨이 아닌 중문 라벨인 경우 생략) 

4. 중문 라벨

5. 생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필수) 

6.   지리표시, 제품의 우수성, 등급 및 고품질 등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경우 관련증서 및 

중문 번역본 제출 

7.   라벨에 특별한 성분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을 경우 관련 증명 자료 및 중문 번역본 제출

8.   영양성적서 원본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등 시험성적서, 제3자 시험 

기관을 통해 시험 / 자체 시험 또는 계산 가능) 및 중문 번역본

9.   라벨에 GMP, HACCP, 혹은 ISO9002 인증 마크가 있는 경우 증명 자료 및 중문 

번역본 제출 

10. 간단한 생산공정도 (도장 필수) 및 중문 번역본

11. 기타 필수 자료

대중국 식품 통관 개요

수출 업체 중국 
AQSIQ 시스템 등록

출입경검험
검역국의  검험검역

증명서 발급

중문 라벨 사전 
검토 및 설계

판매
유통

선적/
중국 항구 도착

CIQ신고, 
세관 신고, 라벨 등록 

신청

중문 라벨 등록 
번호 발급

라벨 등록 및 최종 심사, 
중문 라벨 부착

세관 랜덤 검사 및 
관세 납부

  통관, 중문 라벨 등록 필수 서류

  수출절차 수출시 수출업체 준비 사항

라벨 등록 필수 서류 리스트 생산업체 준비사항 (선포장 식품에 한함)

CIQ 샘플링, 
제품 검사

 • 81

 *   유제품, 수산품, 육제품 등의 경우 수출전 미리 생산 공장 등록 필요 

 *   식용유, 영유아 식품, 분유 등의 경우 수출 전 제품 품질이 중국 표준에 부합하는 증명 

서류 미리 준비 필요 

 *   영양소 보충제의 경우 수출전 CFDA 보건식품 비안 신청 필요   

 *   보건식품의 경우 수출전 CFDA 보건식품 등록 신청 필요 



82 • 

입경 화물 보관단(报关单）

해외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 http://ire.eciq.cn 을 통해 등록 후 중국 수출 가능

관세와 증치세 납부 영수증

ㅣ대중국 식품 통관 개요ㅣ

  AQSIQ 전산등록

  통관 과정 중 관련 서류 견본

 • 83



84 • 

입경 화물 검험검역증명입경 화물 보검단(报检单）

ㅣ대중국 식품 통관 개요ㅣ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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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
“ 현지화사업과 함께 철저한 사전준비를! ”

식파라치 및 상표권에 관한 분쟁은 소송준비 시간 및 비용, 유통 중인 상품의 철수 등 물리적 피해를 

유발하므로, 수출상품의 수입식품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심의, 라벨통칙 규정, 상표권 도용 및 등록 등 식품 수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 연중수시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범위/한도 지원내용

비관세장벽 자문 100%/10백만원
·법률 일반 : 관련 규정, 소송 등 자문

·SPS(위생·검역)

라벨링 90%/10백만원
·중국 규정의거 디자인, 라벨 설계

·CIQ검토, 수정사항 반영 및 보완

상표권 출원 90%/10백만원

·유사상표 사전검토 및 절차안내

·소속상표 부류, 상표 리터칭 등

·상표권 출원 대행 지원

❖ 수산식품의 경우 비관세장벽 자문 외 사업 지원비율 70%

2017 현지화지원사업 안내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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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률, 통관, SPS(위생·검역) 분야에서 식파라치 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하고자 현지전문기관 자문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

자문분야 세부분야 자문내용

법률일반

수입 규정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른 수입식품 준수사항 

검토 등

원료사용 규정
중국정부 허가원료 목록확인, 성분별 첨가가능 범위, 

신식품원료 등록, 보건식품 검토 등

유기농인증 규정 유기농 인증획득 절차안내, 관련문구 사용적합성 검토 등

소송 및

상품 클레임  
법률 소송 및 클레임에 대한 해석 및 의견 제공 등

SPS
위생기준

및 검역

현지법에 의거한 위생기준, 제한수치 정보 제공 및 

검역대상 성분 사전검토 등

  비관세장벽자문 지원사업 (식파라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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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파라치의 주요 타깃인 라벨링 표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샘플 제작·등록 지원을 통해 중국 

현지 통관뿐만 아니라 우리 농식품의 원활한 현지 유통을 지원하고자 라벨링 지원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

자문분야 세부분야 자문내용

라벨

사전검토

의무표기사항
제품분류, 성분명, 수입상정보, 유통기한, 생산일자, 

식용방법 등 의무표기사항 안내

포장 및 라벨링 

관련 주의사항
한글 외포장 및 중문 스티커 부착방법 등 안내

예외적 표기사항
유기농식품, 건강식품 등 일반식품이 아닌 식품부류에 

따른 예외적 표기사항 안내

라벨링 제작·등록

구비서류 등 안내
성분배합비율표, 영양성분시험성적서, 포장전개도, 제품 

실물사진 등 필요구비서류 안내

라벨증서(CCIC)

출원대행

중문라벨 시안 작성을 통한 CCIC 제출, 라벨 확정 증서 

출원 지원.

❖ 라벨 사전검토의 경우 100% 전액지원

❖ 라벨 제작 및 등록 추진 시 총비용의 90%지원(업체선납 후 사후환급)

❖ 라벨 당 평균 소요비용 2,000∼4,000 위안/ 평균 소요기간 7~14일(단, 업체 피드백 및 통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라벨링 지원사업 (식파라치 대비)

신청접수 및 현지 담당전문기관 배정

유의사항

현지화사업(라벨링)의 경우, 현지화사업(비관세장벽자문) 신청을 통해 라벨사전검토를 
병행신청해야 함.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필수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지원사업안내 - 해당 사업공고 확인
※ aT 수출전략처 통상지원부(061-931-0861, 3, 5)

수출업체

지원사업신청

(http://global.at.or.kr)

aT본사

해외지사
배정

해외지사

현지 전문기관 
배정

현지 전문기관

해당 사업 건
질의 답변 및 대행,

결과물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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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표전문기관

전문기관명

법률

자문

북경태산과기유한공사

KTR

청도전문자문복무유한공사

상하이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통관·라벨링

KTR

청도전문자문복무유한공사

상하이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법무법인 덕형

상표권

북경국연자순유한공사

북경잉커(상하이)로펌

상하이카이촹지식재산대리유한공사

•북경대성청뚜법률사무소
•KTR충칭 
•청두암봉상무자문유한공사

•북경국연자순유한공사
•북경덕현변호사사무소
•북경태산과기유한공사

•범한물류유한공사
•China Inspection Company
•Wenping&Co.

•KTR 상하이
•북경잉커(상하이)로펌
•상하이카이좡지식재산대리유한공사
•상하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법무법인 덕형
•청도금문상무유한공사

소재지역별 전문기관 

  중국 소재 전문기관 

ㅣ2017 현지화지원사업 안내ㅣ

90 •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한



디자인·인쇄 : 주식회사 다원기획 044 - 865 - 8115


